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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결국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가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있

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

이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행태다.

게다가 이번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

됐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대안을 내밀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입이라도 맞춘 듯 ‘경제위기’를 입에 올리며 화물노동자의 파업

을 무도한 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가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뻔뻔함에 할 말조차 잃게 만든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강제노동

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2003년 도입 이

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사고를 강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전에 이번 파업이 시작된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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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와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해당 법안 논의의 장에 나와 책임지고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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